
불량용기, LPG시장 퇴출

•국제 검사기준에 비해 국내기준이 미흡(9개 항목)

•용기 시제품 제조단계에서 최초 1회만 공장검사

•용기 유통이력 확인 불가(용기 사용처, 공급처 및 점검이력 등)

•불량용기 충전 및 유통행위 금지 규정 미비

•판매소 간판 미규격화 / 배달차량 미등록

•부실검사(압력시험 미실시) / 위반시 1차 개선권고

•검사결과 사후점검 생략

•인명사고 발생시 사업정지 10일 이내

•용기 안전정보 제공 불충분

•충전소, 판매소, 검사기관에서 각기 수행

   (용기내 잔가스 안전처리, 불법 재사용 문제 발생)

•국제수준으로 강화(압력반복시험 및 파열시험 추가, 11개 항목)

•3년마다 정기적 실시

•ICT기술 활용, 이력관리체계 구축(용기 사용처, 공급처 및 점검이력 실시간 확인)

•금지행위 유형 규정 / 허가취소 등 처벌근거 신설

•규격화된 간판 부착 / 차량등록 의무화

•압력시험 전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/ 위반시 곧바로 행정처분

•정기검사제도(3년 주기) 도입

•대형 인명피해 발생, 고의 불법충전 행위시 허가취소(One Strike Out)

•용기외부에 소비자 안전정보 부착(용기 사용기한, 검사여부 등)

•검사기관으로 폐기주체 일원화

개선 전 개선 후

용기제조

충전/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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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   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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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P가스 용기관리, 어떻게 바뀌나LP가스 용기 유통단계별 불법행위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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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유통용기 관리체계 허술

•용기재검사 부실

•위반시 솜방망이 처벌

•용기폐기 주체 불명확

•불량용기 유통 필요시 단속

현   재 향  후

•ICT기술 활용, 전주기적 관리

•검사과정 실시간 모니터링

•강력한 행정처분(One Strike Out)

•검사기관으로 일원화

•상시 합동단속(경찰청 공조)용기 제조사 용기 충전소 LPG 판매소 용기 사용자

전문검사기관

불법충전
용기정보
불충분

(유통용기 :

670만개)

부실검사

불량용기유통

 (4)  (227)  (4,596)  (370만 가구)


